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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I tried quantitative measures of the rent-seeking for budgetary allocations in 

Korean fisheries. There is a great deal of ignorance about the level of rent-seeking that 

takes place as a consequence of government expenditures and the potential for influencing 

their allocation, and so the attempt by Kats and Rosenberg(1989) to measure this in terms 

of the extent of annual changes in these allocations wa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e opportunity to concentrate net public expenditure benefits within the fiscal function 

of the state gives rise to rent-seeking by special interest taxpayer-citizens through 

government budget allocations, special interest groups and coalitions of special interest 

groups. There are several important implications of budgetary rent-seeking. Budgetary 

rent-seeking is composed of "income" and substitution effects, the budgetary "income" effect 

is the general increase in government expenditures from one period to another. 

  According to result of this analysis, average expenditures were 17.0% of total fisheries 

budget in 1966-2005. Therefore, distribution of fisheries budget should be converted by 

indirect support systems to reduce these rent-seek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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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어업은 농업과 함께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대표적 산업이다. 물론 이러한 지원은 어업

의 국민경제적 비중보다 산업적 특성, 그리고 어

촌과 어업인에 대한 사회정책적 고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어업에 

대한 재정지출은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사회적 형

평성의 기준에 충실한 즉,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

능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이들 지원정책의 

효과가 배분적 효율성과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경

우가 잦다. 어업은 진입이 제한된 규제산업인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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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 특정 경영체 내지 소수의 어업인들에게 지

원이 집중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정부로부터 

이전지출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편익을 직접적

으로 얻게 된다. 따라서 이들 수혜자들은 그들의 

편익을 유지 내지 확대하려는 동기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과정에 개입하

려는 이른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가 나타날 수 있다.  

정부예산은 이러한 지대추구행위의 대표적 대

상의 하나이다. 한 나라의 가용자원 중에서 정부

에 의해 사용되는 규모는 예산편성 과정을 통해

서 결정되며, 정부기능의 내용과 활동은 예산 집

행과정에 의해서 구체화된다. 따라서 예산의 배분

과 집행과정을 살펴보면 정부정책의 변화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예산배분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여러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그로 인해 비용과 편익의 편차가 국민 각 계층에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예산배분 과정은 관료와 의회, 그리고 

이익집단간의 경쟁적 지대추구행위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산 각 항목간의 이전적 

지출과 비이전적 지출간의 배분에 있어서 기준되

는 가치를 각 수준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로 보

고, 이들간의 경쟁에 입각한 배분원리를 

trade-off에 의해서 분석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정부예산 배분을 분석한 연구로는 Kats 

& Rosenberg(1989, 1994a, 1994b), Kats, 

Nitzan and Rosenberg(1990), Scully(1991), 

Schnytzer(1994), 그리고 Allard(1995) 등이 있

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지대추구이론의 시각에

서 우리나라 수산예산의 배분변화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수산예산을 기

능별로 분류하고, 지난 40년간의 항목별 변화 추

이를 살펴본다. 그리고 예산배분상의 지대추구에 

관한 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지대추구비용의 구체

적 크기를 추정하는 한편,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수산예산 배분상의 변화는 어업발전과 사회경

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관료들과 관련 이익집

단 등의 지대추구행위가 나타나고, 이로 인해 사

회적 비용이 발생된다는 것이 지대추구이론의 요

지이다. 이러한 분석은 어업지원 정책의 효율성 

분석과 관련되며, 특히 최근의 보조금 문제 등 어

업에 대한 정부 재정지출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외적인 관심이 고조되는 터라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Ⅱ. 수산예산의 변화 추이

1. 수산예산의 분류

예산의 기능은 정부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변천

을 거듭해 왔다. 이는 각종 조세 및 경비구조가 

복잡해지고 행정기술이 전문화·고도화됨에 따라,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예

산도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변화하게 

되는 것이다. 

예산은 다양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우선 예산

은 정부의 활동과 목표에 대한 재정적인 정보이

며, 정부가 수립한 계획을 화폐로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대안의 선정 및 평

가를 내포하고 있는 정책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그리고 평가

과정을 통해 예산은 일반적으로 정치적, 관리행정

적, 경제적, 그리고 화폐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

다. 

이중에서 정치적 과정이란 희소한 공공자원을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필요에 할당하는 역할로서, 

이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예

산배분 과정에는 정당 등의 정치권과 행정부처,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 등이 영향을 주게 된다. 이

러한 정치적 과정을 통한 예산결정은 현실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어 기존의 것에 바

탕을 둔 안정적이고 적은 변화를 추구하는 것으

로 이해되고 있다(Wildavsky,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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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은 사회정책적 고려에 의해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대표적 산업의 하나이다. 따라서 수

산예산의 배분에 있어서도 이러한 정치적 과정이 

크게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수

산업은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과 대내외적 여건

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수산예산의 배분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왔다.  

예산배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

저 예산을 주요 항목별로 분류하여야 한다. 수산

예산의 분류방법은 기능이나 집행기관 등으로 다

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여기서는 크게 어업관

리, 어업진흥, 그리고 어업인지원의 세 항목으로 

분류하고자 한다(<표 1> 참조).

대 분 류 소 분 류

어업관리 어업제도, 어업질서유지, 수산자원관리

어업진흥

어항․어촌개발, 자원조성, 인프라구축, 
어장개발, 환경보전, 유통개선, 수출지

원, 수요개발, 위생안전, 연구개발, 기

술지원, 인력육성

어업인지원
정책자금지원, 구조조정, 이차보전, 수

협경영지원

<표 1> 수산예산의 기능별 분류

이러한 분류는 성격상 상호 중복되거나 구분이 

모호한 예산항목이 많아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어업구조조정의 경우, 어업인지

원의 성격을 갖는 동시에 어업관리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어업관리에 포함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본 분류는 예산의 직접적 집행대상과 목적

에 따른 편의상의 구분이다. 

한편 본 분류에 이용된 자료는 농림수산부 및 

해양수산부의 예산항목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수

산부문예산 중 해양부문과 관련된 항목과 경직성 

경비인 고정적 인건비 등은 분류항목에서 제외하

였다. 

2. 수산예산 배분상의 변화 추이

가. 항목별 수산예산 배분 추이

1966년부터 2005년까지 지난 40년간 수산부

문에 배분된 총예산은 약 11조 729억원이었다. 

이는 연평균 17.5%씩 증가한 셈이며, 2005년 예

산의 경우 1966년과 비교하여 약 244배의 외형

적 증가를 가져왔다. 그러나 수산예산의 상대적 

크기는 전체 중앙정부 일반회계 예산의 0.5%에 

불과하다.  

수산예산의 대분류 항목별 비중을 살펴보면, 

[그림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어업진흥 분야가 

평균 71.3%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는 그동안 정부의 어업정책이  생산증대에 집중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보조 성격

의 어업인지원 부문에 전체예산의 23.8%가 배분

되었으며, 나머지 4.9%가 어업관리 부문에 사용

되었다.

0.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66 1970 1974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어업진흥

어업관리

어업인지원

[그림 1] 수산예산 항목별 비중의 변화

그러나 항목별 비중은 지난 40년간 크게 변화

되어 왔다. 어업진흥 부문의 경우 그 비중이 

1966년의 76.0%에서 2005년에는 47.9%로 

28.1%포인트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어업인지

원 부문은 동기간 동안 15.6%에서 46.3%로 

30.7%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정부의 어업정책

이 어업진흥 중심에서 어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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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으로 변화해 왔음을 말하고 있다 하겠다.

이러한 항목별 비중을 소분류 항목별로 세분해

서 살펴보면, 어업경영지원에 전체예산의 25.7%, 

어항개발에 22.6%가 투입되어, 이들 두 부문이 

전체예산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어

업구조조정 7.4%, 수산자원조성 7.2%, 수산물유

통 6.0%, 그리고 생산시설과 인력확충 등의 생산

진흥에 5.9%가 각각 배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어업구조조정 예산은 연근해 자원감소 및 인

접국간의 어업협정체결에 따라 최근들어 집중적

으로 배분되기 시작한 것으로, 1997년 이후 연평

균 약 905억원의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다.  

 

나. 시기별 수산예산 배분 추이

시기별로 수산예산의 항목별 배분추이를 살펴

보면, 경제개발기인 1960∼70년대에는 수산진흥

과 어항개발에 집중되었다(<표 2> 참조). 이는 

당시 수산업이 주요 수출산업으로서 적극적 생산

증대를 위해 생산진흥과 인프라 구축에 많은 예

산이 배분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도 이

러한 현상은 지속되어 어항개발이 37.6%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어업경영지원, 수산진

흥, 수산자원조성 등이 뒤를 이었다.  

1990년대 들어서는 어업경영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다음으로 어항개

발과 수산진흥, 수산물유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의 특징은 어장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

던 원양어업에 대한 지원과 수산물 유통개선에 

상대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

다. 한편 2000년 이후에는 어업경영지원, 어항개

발, 어업구조조정, 수산자원조성, 그리고 수협지

원 등의 분야에 집중적인 예산배분이 이루어졌다. 

여전히 어업경영지원과 어항개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어업구조조정과 수산자원조정 

등에 대한 예산배분이 증가하여, 어장축소와 자원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예산배분이 증가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연 도
1960-70

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이후

항 목

수산진흥
(26.2%)

어항개발
(37.6%)

어업경영
지원

(25.0%)

어업경영
지원

(27.7%)

어항개발
(17.2%)

어업경영
지원

(19.2%)

어항개발
(21.2%)

어항개발
(21.8%)

어업경영
지원

(14.2%)

수산진흥
(11.1%)

수산자원
조성
(8.9%)

어업구조
조정

(10.5%)

양식어업
(13.8%)

수산자원
조성
(8.1%)

원양어업
육성
(8.1%)

수산자원
조성
(5.5%)

어업질서
확립
(6.2%)

어업질서
확립
(7.2%)

수산물
유통
(7.4%)

수협지원
(5.5%)

<표 2> 주요 항목별 수산예산 배분 현황

Ⅲ. 수산예산 배분변화에 대한 분석

1. 예산배분상의 지대추구

가. 지대추구행위

경제적 관점에서 자원의 합리적 이용이란 비효

율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며, 이

러한 효율성을 측정하는 기본지표는 경제적 지대

이다. 정부가 특정 목표를 지향하여 정책수단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제적 지대가 창출되

며, 이는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창출하기도 한다. 일단 지대가 창출되면 지대소유

자는 이를 획득 내지 유지하려는 활동을 벌이며, 

나아가 지대가 창출되는 정책자체를 추구하기도 

한다. 이때 사용되는 자원은 후생경제학적으로 보

면 생산가능곡선으로부터의 이탈이며, 이를 사회

적 비용의 증대로 보는 것이 지대추구이론의 논

지이다. 

다시 말해 지대추구행위란 보조금이나 세제 등

의 재정․금융상의 우대조치, 보호관세, 진입규제 

등의 정부정책을 개인과 기업이 이용하려고 노력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지대추구행위가 갖는 

문제는 현실의 시장형태나 정부정책이 효율적 자

원배분보다 이익그룹간의 정치적 경쟁과 같은 비

경제적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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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현대의 경제정책을 분석하는 데 그 

설명력과 예측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 이론경

제학적인 균형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부족하고, 경

제정책의 결정과정에 개입되는 각종 제도적, 정치

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확산

되어 왔다. 이러한 현대 경제사회에 있어서 개인

과 집단의 경제적 선택과정에 관한 특징적인 행

동을 설명하는 특수한 용어로서 등장하게 된 지

대추구는 Tullock(1967)과 Krueger(1974) 이후,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어 왔다

(Cowling and Mueller, 1978; Buchanan, 1980; 

Tollison, 1982;  Bhagwati, 1988). 

이를 요약해 보면 지대추구는 우선 정부의 개

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자원의 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

다. 이는 정부가 경제적 지대를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와 면허, 수량제

한, 보조금, 여신활동 등 다양한 개입형태로 자의

적이고 인위적인 희소성을 창출함으로써 지대의 

잠재적 등장을 초래하게 한다는 것이다. 

 

나. 어업과 지대추구행위 

어업자원과 같은 자연자원은 본질적으로 지대

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어업자원에 대한 지대론적 

접근에 있어서는 토지나 기타 자연자원과는 기본

적인 시각을 달리하게 된다. 즉 어업은 자유어업 

상태에서는 자원지대의 소멸(dissipation of 

resource rent)이라는 독특한 사회경제적 현상을 

초래하게 되므로, 공적 규제와 관리라는 정부개입

이 당연시된다.

따라서 공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어업은 인위적 

지대를 창출하게 된다. 어업에서 발생하는 지대의 

유형으로는 먼저 어업면허와 허가제도 등의 진입

제한에 따른 경제적 지대, 그리고 어장의 위치와 

풍도의 차이에 따른 차액지대가 있다. 또한 정부

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어업지원정책과 

이전지출 역시 인위적 지대를 창출하는 주요 요

인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어업은 정부에 의한 진

입규제와 차별적 지원, 그리고 공유자원을 대상으

로 하는 경쟁적 생산형태로 인해 지대추구행위의 

초래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에서의 지대는 산업의 존립근거이

며, 이를 추구하는 행위는 경제적 후생의 증대이

므로 정부개입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사회정책적 

고려를 중시하는 어업정책을 배분적 효율성 기준

만을 적용하여 판단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비록 

인위적 지대라 하더라도  어업부문에서 발생한 

지대를 지대추구이론적 시각에서 이를 사회적 비

용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현재까지 어업부문에 있어 

실증적으로 밝혀진 추가비용을 지대추구행위와 

관련시킨 연구는 매우 미미하다. 최근 들어서야 

정부부문에 의한 자연자원 관리가 지대추구에 관

한 흥미 있는 연구 분야로 부각되기 시작하고 있

다.1)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어업관리제

도와 관련하여 지대추구행위의 존재 가능성을 이

론적으로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지대추구의 특성상 객관적 관찰이 불가능하고, 수

치화된 관련 자료의 수집이 힘들어 지대추구와 

관련된 일련의 연구와 이론적 전개기법이 다양하

게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여건으로 인해, 이를 종

합적으로 분석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특히 실증적 

분석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정, 금융 그리고 

조세면의 지원정책은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적 

편익을 낳고, 개별 경영체와 경제인들로 하여금 

경제적 지대의 창출과 후생변화를 가져오는 직접

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경

쟁 즉, 지대추구활동을 가장 명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부문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정부의 지원

1) 대표적 연구사례로 Anderson and Hill(1983), 

Smith(1988), Zardkoohl and Pustay(1989), Libecap 

(1989), Kats and Boyce(1998), Criddle and Macinko 

(2000), Palda(2000), Edwards(2000), Bergland, Clark 

and Pedersen(2002), 그리고 Kriwoken and Hay 

(2002)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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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라 할 수 있다.  

 

다. 예산배분과 지대추구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재정의 규모가 커지고 전

문화가 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정부의 관료들

이 예산에 대한 기초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고 있

어 사실상 예산과정에 있어서 의회의 통제가 약

화되고 있다. 또한 예산은 본질적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측면을 지니기 때문에 제도나 절차에 의

해서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면, 이를 예

산의 배분과정에서라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예산은 희소성의 산물이다. 공공욕구는 무한한 

반면에 공공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은 

희소한 공공자원의 배분문제가 핵심이다. 이러한 

정부예산의 배분과정에 관한 이론적 연구는 

Key(1940)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예산의 결정과

정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 이후, 그 견해는 크게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뉘어 졌다. 이는 곧 예산배분과정에 경제논리와 

정치논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예산배분의 경제논리란 ‘어떻게 예산상의 이득

(budgetary benefit)을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초

점이 모아진다. 이는 사회후생의 극대화, 즉 파레

토 최적(Pareto optimum)을 달성하는 것이 경제

논리에 의한 예산배분의 목표인 것이다. 이를 위

해서는 예산배분에서 경제적 합리성 기준이 적용

된다. 이것은 효율성, 절약 등에 근거를 둠을 의

미한다. 

이에 반해 예산배분의 정치논리는 ‘예산상의 

이득을 누가 얼마만큼 향유할 것인가’라는 가치선

호 문제와 관련된다. 예산배분과정의 참여자들은 

서로 많은 예산상의 이득을 획득하기 위해 영향

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몫의 할당(distribution 

of shares)과 관련된다. 정치적 합리성에 근거한 

예산배분은 협상과 타협을 특징으로 하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또한 그것은 배분의 형

평성과 배분에 대한 지지의 정당성이 중요시된다. 

이 때 규범적으로는 균형을 지향하지만, 실제로는 

몫(득표)을 극대화하는 행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적 측면을 강조하는 이론들 중 하

나가 예산배분을 관료와 이익집단, 그리고 의회간

의 경쟁적 지대추구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이

다. 즉 예산 각 항목간의 이전적 지출과 비이전적 

지출간의 배분에 있어서 기준되는 가치를 각 수

준을 결정하는 독립변수들로 보고 이들간의 경쟁

에 입각한 배분원리를 trade-off에 의해서 분석

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쟁이 합리성을 추구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Key, 1940), 지대추

구이론적 시각에서는 이를 상대적인 두 가치간에 

경쟁적인 가치선호관계로 보고 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지대추구이론은 주로 개인

간의 지대추구경쟁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그러나 집단간의 지대추구경쟁이 벌어지는 경우

는 쉽게 관찰된다. Katz, Nitzan and Rosenberg 

(1990)는 이러한 집단간의 지대추구경쟁을 분석

하였다. 그들의 분석은 지대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닐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분석

에 집중하였다. 그들의 추론에 의하면, 정부지원

을 획득하기 위한 각 산업간의 경쟁에서 정부지

원은 어느 정도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정부예산이 지대추

구의 주요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2. 분석 모형

가. 기본 가정

최근 들어 공공선택이론을 바탕으로 발전되어 

온 신정치경제이론(new political economy 

theory)은 경제정책의 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제도적 요인들인 투표, 지대추구, 이기적 정

부, 정치이익그룹, 산업규제, 그리고 정치협상과

정 등과 같은 정치제도적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도구 및 정책수준 결정에 대한 원인

과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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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비호아래 사회구성원

이나 이익집단이 각자의 경제적 이득을 증대시키

기 위해 다른 사회구성원이나 이익집단으로부터 

부의 이전을 꾀하는 지대추구형 사회는 인위적으

로 창출된 이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원을 낭비

하는 활동이 많아지게 된다. 

정부의 이전지출이 지대추구비용을 발생시킨다

는 생각은 Tullock(1967)에서 비롯되었다. 차선

의 이론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세금과 이

전지출은 후생을 변화시키지만, 여기서는 전통적

인 후생효과분석이 아닌 지대추구에 따른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만 고려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예

산과 예산배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대추구활동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대

추구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측정하는 것은 정부예

산상의 여러 영역에 대한 자료를 기초로 하게 된

다.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가정은 이러한 이론적 

엄밀성과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였다. 즉 지

대추구에 의해 완전히 사라지게 될 정부이전상의 

변화보다는 정부지출면에서의 변화에 중점을 두

었다. 물론 정부지출이 실질자원을 사용한다고 해

도 지대추구가 완전소모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

러나 이용가능한 자료의 제약성과 지대추구이론

이 갖는 특성에 따라 완전소모를 가정하고자 한

다. 정부예산 배분과정에서 유발된 지대추구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를 가정하

게 된다. 

(1) 일정 목적하에 지출된 정부예산상의 모든 

변화는 이익집단의 지대추구활동으로 인해 발생

한다. 이는 노동, 자본 등의 실질자원을 사용하며, 

이로 인해 전체 정부예산의 구성비에 대한 모든 

변화는 지대추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로 

나타난다.2) 

2) 이는 정부지출이 일반국민의 필요에서 발생하는 정

부의 이타적 반응이라기보다는 정부자신에 이익이 

되는 행위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가정은 

(2) 정부예산 배분시 나타나는 변화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경쟁자들이 소비하는 자원의 총화폐가

치는 예산배분에서의 화폐가치와 동일하다. 이는 

완전경쟁하에서의 순이익의 합은 영이 된다는 경

쟁적인 지대추구이론에 따른 것이다. 

나. 분석모형과 이용자료

지금까지의 지대추구에 대한 논의는 집단의, 

재정과정을 경유하는, 그리고 특수권익을 목표로 

한 이기적 행동을 암묵적으로 상정해 왔다. 그러

나 원래 규제는 그 대부분이 직접적 혹은 간접적

으로 과세와 깊이 관련되어 있고 종종 규제의 경

제분석은 규제를 과세의 한 방식으로 간주하며, 

나아가 이러한 과세관에 근거하여 소득과 부의 

분배문제를 분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과세가 특정집단으로부터 소득을 

징수하고 다른 집단에 특수이익을 공급하는 수단

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동시에, 사회공통의 편익귀

착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경비로서 사회적 가치를 

극대화하는 용도로 지출되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소병희, 1993) 

이러한 의미에서 Katz & Rosenberg(1989)는 

정부예산의 이전지출을 둘러싼 지대추구비용을 

측정하였다. 그들은 완전소모를 가정하여 예산배

분상의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한 자원의 크

기가 예산배분상의 변화액수와 같다는 가정 하에 

지대추구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그들이 사용한 공

식은 다음과 같다. 

   

R t=
1
2 ∑

n

i=1
S( t) i-S(t-1) i      (1)  

    

여기서 R t
는 예산항목별 예산배분 금액의 변

화로 표시된 예산배분에 대한 지대추구비용을 나

타낸다. 그리고 S(t) i, S(t-1) i는 각각 t 와 

신고전학파적 가정이라기보다는 Buchanan과 Tullock

의 공공선택이론의 가정이다. 



수산예산의 배분변화에 관한 분석

- 187 -

t-1년도의 i 목적에 지출된 예산이며, n은 예산

분류 항목의 수이다. 그들은 이러한 모형을 이용

하여 1970년부터 1985년까지 주요 20개국의 국가

별 예산배분과정에서 발생한 지대추구행위로 인

한 사회적 낭비(Wc)를 측정하였다.

  

  ∙ 


 

여기서 R c
, G c

, GNP c
는 각각 지대, 정부

지출, 그리고 GNP의 기간평균이다.  

그러나 이들의 모형은 이후 Scully(1991), 

Schnytzer(1994), Allard(1995) 등에 의해 비판

과 수정이 가해졌다. 특히 Scully(1991)는 예산

배분과정에 있어서의 한계지대와 경제적 낭비를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모형을 수정하였다.

  





    

여기서 $Bi는 항목 i에 대한 예산배분의 화

폐단위 표시로서, (식 1)에 화폐단위를 추가해 변

형시켰다. 그리고 t기에 있어서의 한계지대 

R( t)는 예산재배분의 GNP( t)에 대한 비율로

서 아래의 (식 4)와 같다.  

   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재배분으로 인한 t기

에 있어서의 경제적 낭비의 크기 W( t)를 한계 

GNP 대비 한계지대의 비율로 측정하였다.  

    




본고에서는 이러한 Kats & Rosenberg모형을 

기본으로 하고, Scully의 산정방법을 이용하여 수

산부문 예산배분에 있어서의 지대추구의 크기 

￦를 산정하였다. 그리고 수산부문에서의 

한계지대 와 경제적 낭비의 크기 

에 대해서는 GNP 대비 수산예산의 규모가 극히 

소규모인 점을 감안하여 (식 4), (식 5)의 GNP를 

(식 6), (식 7)과 같이 수산예산( FBUD)으로 대

체하여 측정하였다. 

 ￦ 

  




물론 이들의 가정처럼 단순히 예산항목간의 변

화를 모두 지대추구행위의 결과로 볼 수는 없다. 

예산항목의 비중이 변화하는 것은 사회발전과 경

제성장에 따라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로 인해 예산

의 용도와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형의 가정을 

전제로 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수산부문 예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즉 전체 수산예산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연도별로 항목간 배분의 

변화가 발생한다면, 이는 수산예산 배분과정에서 

지대추구행위로 인한 비용, 즉 경제적으로 낭비가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분석대상 시계열은 1966년 이후 2005년까지

의 40년간으로 하였다. 그리고 분석대상 예산항

목의 수는 수산예산 중 장기간에 걸쳐 비교적 비

중이 큰 어업구조조정, 어장이용제도, 어업자원관

리, 어업질서확립, 양식어업, 수산자원조성, 어장

환경보전, 수산물유통, 수산물가공 및 위생, 수산

물수출, 어항개발, 어촌개발, 어업경영지원, 원양

어업육성, 수협지원, 수산진흥, 연구개발투자 등 

모두 17개 항목으로 하였다. 한편 예산항목 중 해

양부문 등 타부문과 관련되어 순수 수산예산으로 

분리가 어려운 항목과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

는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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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정결과 요약

수산예산 배분과정에 있어서의 지대추구에 따

른 크기를 측정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 도 ￦FR(t) FR(t) FW(t)

1966-67 600 13.7% 11.1%

1967-68 896 17.1% 14.3%

1968-69 753 12.9% 11.6%

1969-70 2,539 56.1% 72.3%

1970-71 1,966 23.5% 12.7%

1971-72 2,137 23.8% 22.2%

1972-73 2,007 32.0% 45.6%

1973-74 984 18.8% 22.4%

1974-75 1,366 18.3% 12.8%

1975-76 1,448 15.1% 11.9%

1976-77 2,833 19.0% 12.2%

1977-78 4,508 24.0% 19.1%

1978-79 10,885 39.2% 26.4%

1979-80 9,019 23.5% 17.0%

1980-81 3,879 8.7% 7.5%

1981-82 9,083 17.2% 14.5%

1982-83 2,744 4.9% 4.6%

1983-84 4,684 7.3% 6.4%

1984-85 9,666 14.7% 14.4%

1985-86 15,597 16.2% 11.0%

1986-87 12,956 12.6% 11.8%

1987-88 6,493 6.2% 6.1%

1988-89 19,621 13.7% 9.9%

1989-90 5,631 3.7% 3.5%

1990-91 20,511 13.2% 12.9%

1991-92 29,896 14.8% 11.4%

1992-93 69,445 21.4% 13.3%

1993-94 61,245 16.1% 13.7%

1994-95 96,321 16.8% 11.2%

1995-96 50,759 7.6% 6.5%

1996-97 144,698 18.6% 16.0%

1997-98 174,252 21.0% 19.7%

1998-99 191,871 19.9% 17.1%

1999-00 143,802 18.0% 21.8%

2000-01 133,256 14.4% 12.4%

2001-02 145,817 16.6% 17.6%

2002-03 80,424 9.9% 10.7%

2003-04 63,747 7.4% 7.0%

2004-05 44,909 5.2% 5.2%

총  계

(평 균)
1,583,238 (17.0%) (15.3%)

<표 3> 수산예산배분상의 지대추구 크기

(단위: 백만원)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 40년간 수산예산 배분

과정에 있어서의 지대추구의 비율 FR( t)는 동기

간 수산예산 대비 평균 17.0%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 FW( t)는 수산예산의 15.3%로 각각 나타났

다. 

이를 연도별로 비교하면 1969∼70년이 72.3%

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1972∼73년 45.6%

의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960년대의 경우 

기간평균 22.3%의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그림 2] 참조). 이는 당시 원양어업과 수협

경영지원 부문 등에 대한 예산배분이 연도별로 

변화가 심했기 때문이다. 1980년대 들어 1989∼

90년 3.5%, 1982∼1983년 4.6% 등 기간평균 

9.0%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1990년대에는 다시 

14.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0년

대 들어서는 평균 10.6%로 다시 낮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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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0.0%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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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967 1971 1975 1979 1983 1987 1991 1995 1999 2003

FR(t)

FW(t)

[그림 2] 수산예산 대비 지대추구의 비율

예산항목별로 지대추구의 크기를 구분해 보면, 

어업구조조정 24.0%, 수산물유통 10.4%, 어업경

영지원 10.4%의 순으로 나타나, 이들 3개 부문이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수

산부문 예산배분상의 지대추구의 크기는 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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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의 평균 0.16%, GDP의 평

균 0.02%, 그리고 어업생산액 대비 평균 1.54%

에 해당한다. 

그리고 수산부문 예산배분상의 지대추구의 상

대적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최근 10년간(1995년

∼2004년)의 중앙정부 일반회계 부문에 대한 예

산배분상의 지대추구의 크기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3) 

측정결과 중앙정부 일반회계 부문의 지대추구

의 비율은 동예산 대비 평균 13.0%, 이로 인한 

경제적 낭비의 크기는 11.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동기간의 수산예산에 대한 측정치와 비교하

면 [그림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산예산이 평

균 14.0%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0.0%

5.0%

10.0%

15.0%

20.0%

25.0%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일반예산

수산예산

[그림 3] 일반예산과 수산예산의 지대추구 비교 

4. 회귀분석

일반적으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예산배분상의 

지대추구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s & Rosenberg, 1989; Scully, 1994). 

이러한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t기에 있어서의 수

3) 예산분류 항목은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 경제개

발, 일반행정, 지방재정교부금, 채무상환 및 기타, 

그리고 제지출금 등의 8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산예산배분상의 경제적 낭비 FW( t)와 명목GDP

성장률( GGDP t), 어업생산액증가율( GFPR t
), 

그리고 수산예산증가율( GFBU t
)에 대한 다중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추정과정에서 개별 행태방정식이 통계

적으로 높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귀계

수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t-test), 결정계수(R2)

와 조정결정계수(adjusted R2)에 대한 적합도

(goodness-of-fit) 검정 등의 통계검정을 실시

하였다. 그리고 잔차항에 대한 자기상관

(autocorrelation)과 이분산(heteroscedasticity)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1차의 자기상관 검정을 위

해서는 Durbin-Watson 통계량을 이용하였다. 

FW(t)=α+β 1(GGDP t)
+β 2(GFPR t)

+β 3(GFBU t)+ε t

          

먼저 설정된 변수간 상관관계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수산예산배분상의 경제적 낭비는 어

업생산액 증가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정(+)의 상

관관계를, 수산예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유의한 부

(-)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α GGDP GFPR FFBU Adj.R
2

D-W

0.151

(5.157)

-0.230

(-0.699)

0.302

(2.848)

-0.124

(-2.474)
0.221 1.592

주) *는 0.05 수준에서 유의함.

<표 4>  변수간 상관계수

다음으로 <표 5>에 나타난 모형의 추정결과

를 간략히 살펴보자. 추정결과에 따르면 수산예산

배분상의 지대추구로 인한 경제적 낭비는 GDP 

성장률과 수산예산 증가율에 대해 각각 음의 효

과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 어업생산액에 대해서는 

양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GDP 성장률의 경우 비록 상대적으로 낮은 추정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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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이나, 기존의 추정치들과 유사하다. 그러나 통

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직접적 

비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하겠다. 

변 수  FW GGDP GFPR FFBU

FW 1.000

GGDP -0.036 1.000

GFPR 0.357* 0.097 1.000

GFBU -0.388* -0.012 0.131 1.000

주) (  )는 t-통계치

<표 5> 추정결과

Ⅳ. 결  론

어업이 갖는 다면적 기능을 고려할 때,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일반적 효율성 기준에 따라 평

가할 수는 없다. 정부의 재정지원이 소득재분배라

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경제적으로

도 바람직한 예산배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

원이 선택받은 소수의 수혜자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는 형평성의 기준에도 위배되는 것이며, 더구나 

이들에 의한 지대추구적 활동마저 일어난다면 이

는 심각한 경제적 비효율을 낳게 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어업부문에서의 

지대추구행위의 존재가능성을 언급하고, 예산배

분상의 지대추구모형을 이용하여 수산부문 예산

배분과정에 있어서의 지대추구의 구체적 크기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그 크기는 연도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 수산부문 예산의 평균 

17.0%로 분석되었다. 

어업은 정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인위적 지

대가 창출되는 산업이다. 이로 인해 지대추구행위

의 존재가능성은 부인할 수 없으며, 정부예산이 

지대추구의 대표적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본 

모형이 갖고 있는 많은 제약조건과 한계에도 불

구하고, 이러한 추정치가 완전히 무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예산항목 중 이전지출의 

성격이 강한 어업인 지원부문의 경우, 이러한 지

대추구적 낭비와 소모적 지출 가능성은 높다 하

겠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산정책 내지 수산 예

산의 배분과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의 정책적 시

사점을 언급할 수 있다. 첫째, 그동안 어업생산 

장려를 위해 시행된 인센티브적 성격의 재정지원

은 축소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시장원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새삼 명심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는 우리 어촌사회에 고

착화된 정부의존형 영어체질을 탈피하기 위해서

도 필요하다. 

둘째, 어업부문의 투자와 지원에 대한 중앙정

부와 지자체, 그리고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어업투자를 가급적 민간의 자율적 선택에 

맡기고, 정부는 개별어가나 생산자단체가 시행하

기 어려우면서 공공성이 높은 부문에만 한정되도

록 하여야 한다. 즉 정부는 개별적 이전지출 보다 

인프라 구축과 정보제공 등의 간접적 지원 중심

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능과 성격이 유

사한 항목을 조정, 통폐합하여 한정된 예산을 나

눠먹는 식의 비효율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최근 어업보조금을 놓고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

다. 향후 국제적 논의가 어떤 결과를 낳든 어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크기와 방향은 수정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산업으로서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업도 필연적으로 경제적 효율성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수

산예산의 편성과 배분과정에 있어서의 지대추구

적 낭비부터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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